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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난 5월 말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가 기초지자체 65곳의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외부 검증 없이 스스로 매긴 공식 이행률은 평균 74.2%로 4곳 중 3곳 꼴로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탄소중립기본계획에 제시된 감축목표량과 실제 예상 감축효과를 직접 

비교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65곳의 실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은 중앙값 기준 40.2%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지자체가 목표치의 40%도 채우지 못했다는 뜻으로, 지자체 스스로 매긴 이행률과는 두 

배 가까운 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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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사실상 ‘자기 채점’​

…‘정상추진’ 판정 10건 중 9건 근거 없어 

●​ 녹색전환연구소 28일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 이슈브리프 

공개 

●​ 226곳에 청구했지만 돌아온 건 65곳뿐…한국환경공단 종합 검토 결과도 비공개 

●​ “지자체 스스로 매긴 2025년 탄소중립 정책 이행률 74%, 뜯어보니 실제 달성은 40%” 

●​ 외부 검증 없고 기준 역시 제각각 …기후부도 문제 인정, 대책은 2027년 2차 계획부터 

●​ 박은옥 지역전환팀 연구원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만으로는 기초지자체 실제 

감축성과 검증할 수 없어” 



 
 

이러한 내용은 28일 녹색전환연구소가 발표한 이슈브리프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에 담겼다.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분석’의 후속 연구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1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국가 단위 계획은 2023년, 광역지자체는 2024년, 기초지자체는 지난해인 2025년 각각 

1차 기본계획을 제출했다. 

이번에 기후에너지부환경부에 제출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는 기초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한 뒤 

처음으로 실적을 점검한 첫 연차평가다. 광역 지방정부를 거쳐 주무부처인 기후부에 제출되고 국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에서 심의·의결을 거친다. 실제로 226개 기초지자체는 모두 법정 

절차에 따라 지난 5월 30일까지 2025년도 탄소중립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광역 

지방정부와 기후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연구소가 226곳 기초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분석 시점까지 자료를 내놓은 곳은 

65곳에 불과했다. 지자체 대다수는 기후대응위 보고·심의가 끝난 뒤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기초지자체는 내부 검토를 이유로 공개 시점을 2026년 11월까지 미뤘다.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들의 결과를 종합 검토한 보고서 역시 비공개 상태다. 

고이지선 지역전환팀 팀장은 “분석 대상이 65곳에 그쳤다는 사실 자체가, 법정계획의 첫 이행평가 

결과조차 시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정책의 정보공개·시민검증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상추진’ 10건 중 9건, 근거 없음…기초지자체 탄기본 이행평가 자기 채점? 

문제는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기초지자체 65곳의 탄소중립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마저 

엉망이었다는 것이다.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이행평가 체계 자체의 허점이 여실히 담겨 

있었다. 

65곳의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뜯어보니, 지자체별 공식 이행률은 33.3%에서 100%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이는 각 지자체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이행 현황을 스스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계획에 담긴 사업마다 ▲달성 ▲정상추진 ▲지연 ▲미달성 ▲평가제외 가운데 하나로 판정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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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치를 이미 채웠으면 ‘달성’, 아직 못 채웠지만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면 

‘정상추진’이다.  

65개 지자체의 세부과제 3,964건 가운데 달성 1,770건(44.7%), 정상추진 708건(17.9%), 평가제외 

612건(15.4%), 미달성 597건(15.1%), 지연 186건(4.7%) 순이었다. 평가를 하지 않고 누락한 

미기재 역시 2.2%였다. 지자체는 이렇게 직접 매긴 분류를 그대로 광역정부와 기후부에 제출하며, 

이를 외부에서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사실상 자기 채점으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채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정상추진 판정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공식 이행률을 계산할 

때 ‘정상추진’은 ‘달성’과 똑같이 잘한 것으로 쳐주고, ‘평가제외’는 계산에서 아예 빼버린다. 

그런데 65개 지자체에서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708건 가운데 671건(94.8%)은 그렇게 판정한 근거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판정 사유를 조금이라도 남긴 지자체는 65곳 중 3곳뿐이었다. 담당 부서의 자체 

판단인지, 공정률이나 예산 집행률을 근거로 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평가제외 적용 비율 역시 지자체별로 0%에서 59.2%까지 들쭉날쭉했다. 평가제외로 분류되면 이행률 

계산에서 통째로 빠지기 때문에, 이 분류를 붙일수록 공식 이행률은 올라가는 구조다. 예산이 

0원이거나 아예 기재되지 않았는데도 달성 또는 정상추진으로 판정된 과제도 646건(16.3%)에 

달했다.​

 

[표1] 65개 기초지자체 세부과제 이행여부 판정 분포 

이행여부 건수 비율 

달성 1,770건 44.7% 

정상추진 708건 17.9% 

평가제외 612건 15.4% 

미달성 597건 15.1% 

지연 186건 4.7% 

미기재 91건 2.2% 

합계 3,964건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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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달성률이 만든 평균의 함정” 건물·수송 부문 감축목표 절반 미달  

각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제시한 2025년 부문별 감축목표량과 이행점검 보고서의 실제 예상 감축효과 

역시 비교했다. 65개 기초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은 평균으로 계산하면 94.5%였지만, 

중앙값으로 보면 40.2%에 그쳤다. 중앙값은 65개 지역을 달성률이 낮은 곳부터 높은 곳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지역의 값이다. 

쉽게 말해 절반이 넘는 지역이 2025년 감축목표의 40.2%도 채우지 못했다는 뜻이다. 평균이 훨씬 

높게 나온 이유는 일부 지역의 달성률이 수백에서 많게는 1,000% 이상으로 뛰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충남의 A시는 2025년 감축목표 달성률이 526.3%에 달했지만, 정작 수송 부문의 성과지표 

이행률은 44.4%에 그쳤다. 특정 사업 하나에서 감축효과가 크게 잡히면 지역 전체 지표가 왜곡될 수 

있다는 뜻이다. 65개 지역의 목표량과 예상 감축효과를 각각 합산해 계산한 달성률도 42.5%에 

머물렀다. 2025년은 계획 첫해로, 지자체 다수가 연평균 감축률을 2.2%로 낮게 잡아둔 시기였는데도 

이 정도다. 

이는 226개 기초지자체 전체가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로 자료를 받은 65곳에서만 나온 결과다. 전국을 

대표하도록 뽑은 표본이 아니어서 전국 데이터로 그대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료를 공개한 

곳만 살펴봐도 이 정도 격차가 나온 만큼,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161곳의 사정이 이보다 낫다고 

볼 근거 역시 없다. 

특히, 건물 부문은 감축목표량(약 444만 톤) 대비 실제 확인된 예상 감축효과(약 50만 톤)가 11.3%에 

불과했다. 사업 자체는 상당수 추진됐다고 자체 보고됐지만, 계획했던 감축량과는 거리가 멀었다. 

수송 부문도 사정은 비슷했다. 65개 기초지자체의 수송 감축목표량은 약 194만 톤이었지만, 확인된 

예상 감축효과는 약 68만 톤이었다. 합산 목표량 달성률은 35.2%에 그쳤다. 감축목표 달성률의 

중앙값은 34.1%로, 39개 지역이 목표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사업 추진 여부만 보여주는 성과지표 

이행률은 평균 70.5%로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였지만, 실제 감축성과와는 거리가 있었다. 

이번 분석에서 건물·수송 부문을 따로 들여다본 이유는 두 부문이 지방정부가 비교적 직접적인 관리 

권한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이다. 폐기물·녹지 관리 등과 함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가 시민 생활에 곧바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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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감축효과 엇박자”…온실가스 1톤 줄이는 데 595만원 vs 87만원  

부문별 예산과 감축효과를 톤당 비용으로도 환산했다. 예산 비중이 가장 큰 수송 부문(35.9%, 총 3조 

8,993억 원)은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데 595만 원이 들어 여섯 개 부문 가운데 가장 비효율적이었다.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은 건물 부문(20.4%, 9,447억 원)도 톤당 189만 원으로 평균보다 낮은 효율을 

보였다. 반대로 예산 비중이 가장 작은 농축산 부문(8.9%, 1,955억 원)은 톤당 17만 원으로 가장 

효율적이었다.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부문에서 예산 대비 효과는 가장 낮게 나타난 셈이다. 

연구소는 이 격차가 부문별 정책 역량 차이라기보다 사업 구성과 산정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이나 조림처럼 사업 하나가 지역 전체 감축효과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축산·흡수원 부문과 달리, 수송 부문은 전기차·수소차 보급처럼 차량 한 대당 감축효과는 작지만 

단가는 높은 사업이 많다는 것이다. 단, 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인지 다년도 총사업비인지 구분되지 않는 

문제는 동일했다. 감축효과 역시 지자체 자체 보고로 외부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이 비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태양광·지열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만 따로 집계하면 63개 지역에서 총 2,723억 원이 배정됐다. 

전체 예산의 4.2%다. 톤당 비용은 87만 원으로 전체 평균(174만 원/톤)의 절반 수준이었다. 다만 이 

예산은 건물·폐기물 부문에 집중됐고, 수송 부문에는 사실상 배정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가 주요 부문 가운데 가장 비용효율적인 감축수단이라는 뜻이다. 허나, 예산 

비중은 4%대에 그쳐 수송·건물의 대규모 예산에 견줄 때 아직 정책적 우선순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2] 65개 기초지자체, 부문별 예산 비중 및 예산 대비 감축효과 

부문 평균 예산 비중 부문 총예산 부문 
총감축효과 

톤당 예산 1억 원당 감축량 

건물  20.4% 9,447억 원 49만 9,720톤 189만 원/톤 52.9톤 

수송 35.9% 3조 8,993억 원 65만 5,118톤 595만 원/톤 16.8톤 

농축산 8.9% 1,955억 원 112만 1,416톤 17만 원/톤 573.6톤 

폐기물 13.1% 8,889억 원 81만 3,853톤 109만 원/톤 91.6톤 

흡수원 18.4% 4,279억 원 60만 4,602톤 71만 원/톤 141.3톤 

기타 3.3% 1,710억 원 5만 8,366톤 293만 원/톤 34.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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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도 인정한 탄기본 자기 채점 문제…대책은 2027년 2차 기본계획부터? 

앞서 기후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 전략’에서 이같은 문제를 스스로 

인정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계획 이행점검 절차에는 별도 검증 과정이 없고, 지역별 감축원 단위도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산과 감축성과를 연결하는 점검체계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개선 방안은 2027년에 발표될 제2차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적용하겠다는 것이 기후부의 

입장이다. 이미 낮은 달성률과 예산 미확보가 드러난 현재의 1차 계획을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답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에 연구소는 이슈브리프를 통해  ▲243개 전국 모든 지자체 이행평가서, 한국환경공단 종합 검토 

결과의 즉시 전수공개 ▲정상추진·지연·미달성·평가제외 판정 기준의 수치화 및 구체화 ▲모든 

과제에 판정 근거, 연간 감축목표, 예산 집행 결과를 의무 기재하는 가이드라인 정비 ▲2차 기본계획 

수립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의 핵심사업·예산부터 즉시 재검토 등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슈브리프 저자인 박은옥 지역전환팀 연구원은 “이번 분석은 226개 기초지자체 전체가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로 자료를 받은 65곳에 국한된 결과”라면서도 “그럼에도 이들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경향성은 현재 탄소중립 이행평가 체계만으로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제 감축성과를 검증할 수 없다”며 “정부는 감축성과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예산과 

사업, 감축효과를 연계해 책임 있게 관리·검증하는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브리프는 녹색전환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

<별첨 1> 이슈브리프(링크 클릭) ​

<별첨 2> 인포그래픽(링크 클릭)​

*출처 ‘녹색전환연구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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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file/d/1fhhqutx5krBs9KnnQefTnNHRGK7hQAcq/view?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FbTrCAYzgZjQkYoeJ9KIvNLd7RbrpwPm?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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